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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산업계, 인수위에 “재생E 이격거리 규제 개선해야”

	[bookmark: _Hlk66828354]기후솔루션, 에전포,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 차기 윤석열 정권에 재생에너지 제안 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이격거리 규제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돼…차기 정부의 역할 중요해

	[bookmark: _Hlk70578414]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질서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개발은 여전히 기초단계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 넥스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제안을 담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서신을 송부했다. 서신을 통해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요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전력 부문 투자의 45%가 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고,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아 잠재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단체들은 서신을 통해 역설했다. 12일 인수위 기후에너지팀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먼저 손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로, OECD 국가들은 물론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기업들의 RE100 선언과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임에도 여전히 도입과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인허가 제도” 때문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고 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민원 최소화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기초지자체는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뗬다. 현재 128개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수준은 평균 이격거리 300m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냈다. 예컨대 현 이격거리 규제를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동안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50% 증가했고, 결국 전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단체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가 심화됐다”라며 차기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ookmark: _Hlk57800273]단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필수적이며 새 정부 임기가 2027년 상반기까지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온 이격거리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더불어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이 된 주민 민원은 별도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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